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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Ⅰ  Ⅰ  연구의 개요 연구의 개요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1982년 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마련된 이후 수도권 집중도가 심각한 수

준이며, 수도권-비수도권간 경제적·사회적 격차 확대 및  효율성 저하 초래
­ 최근 정부는 신년 기자회견,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 회의, 7차 투자활성화 대

책 발표 등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직·간접적으로 추진 움직임을 나타냄
­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움직임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비

수도권(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합리적이고 적시성 있는 논
리 마련과 대응 필요

∘ 연구의 목적
­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비수도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4개 부

문으로 대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실증적인 영향관계 도출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불합리성과 수도권 규제의 필요성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논리 대응
­ 수도권·비수도권 간 균형발전 및 상생발전을 위한 관련 방안 모색

<연구의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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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①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 모두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설정

∘ 시간적 범위
­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현재 박근혜 정부까지로 한정

∘ 영향분석 범위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4개 부문으로 

대별하여 분석함

주요내용

공장∙기업 ­ 수도권 공장 신·증설, 관련 법령, 기업유치 지원 등

대학 부문 ­ 수도권 대학 신·증설, 이전 등 규제완화,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등

관광시설·투자 부문 ­ 수도권 관광당지·시설, 관광개발사업 민·외자 투자유치 등

지역개발 부문 ­ 수도권 신도시 개발,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주요 영향분석 범위>

② 연구의 방법

∘ 정성적 영향 분석
­ 보도자료, 연구자료, (언론)기사, 1:1면담, 설문조사 등 문헌자료 이용

∘ 정량적 영향 분석
­ 산업연관분석 모형 또는 지역발전위원회(2014) 자료 등을 활용하여 영

향관계 파악
∘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도출
∘ 수도권 규제완화로 투자규모가 감소하는 비율을 시나리오별(100%, 

80%, 60%)로 적용하여 파급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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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수행체계도

<그림Ⅰ-1> 연구 수행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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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 수도권 규제 개관수도권 규제 개관수도권 규제 개관

1. 수도권 규제 정책의 흐름

∘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개발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인구
집중으로 주택난, 교통난 등 심각한 사회문제 대두

∘ ’82년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정비
계획법’을 제정

∘ 노무현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입지 규제를 완화하되, 지방을 
발전시킨 후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 
정책 시행
­ 노무현 정부는 ‘先지방육성, 後수도권 계획적 관리’의 정책 추진
­ 수도권 분산 정책을 우선시 하였으나, 일부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를 시해함

∘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업투자활성화를 
통해 일자리을 창출한다는 목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추진
­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적극 대응, 기업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이유로 수도권규제완화 시행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08.10.30)” 발표로 

수도권 규제의 전면적 해제를 시행함
∘ 박근혜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우회적 시행을 위해 투자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직·간접적인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시행
­ 박근혜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추진을 통해 경기위기 극복을 추진

하고자 함
­ 창조경제 실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투자활성화 명목으로 관련 분야

별로 규제 전반에 대한 직·간접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 함
­ 투자활성화 대책(1차∼7차) 과제의 30.5%(139개)가 수도권 규제완화와 

직･간접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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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 규제의 정책수단

① 법·제도적 규제 정책

수도권규제 관련 법률은 수도권규제 법률(3)과 수도권규제 특례(3)로 대별

<수도권 규제 관련 법률>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의한 개별시설 신‧증설 규제 : 입지규제수단  

입제규제수단은 과밀부담금 부과, 공장총량제, 공원지역지정제한, 

용도지역별 공장신증설 규제, 대학정원제 등 5가지로 구분됨

∘ 과밀부담금 부과(서울시 해당)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제14조
∘ 공장총량제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1조~제23조
∘ 공업지역지정제한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 용도지역별 공장신증설 규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대학정원제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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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① 정부 및 국회

정부

∘ 국무조정실은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포함한 
153건을 검토하였으며,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4건’ 추가논의 필요
항목으로 분류(’14.12.28)

구분 주요 분야

건의 1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건의 2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건의 3 자연보전권역내 공장 신증설 등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건의 4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도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수도권 규제완화 추가논의 필요항목(4건)>

∘ 박근혜 정부는 현재까지 경제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1~7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정부

∘ 현재까지 19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9건의「수도권정비계획법 일
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이중 4건은 수도권규제 강화, 5건
은 수도권규제 완화 취지의 법률안임

∘ 수도권 규제 강화 법안
­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지위 격상,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의 수도권정비

위원회 참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등 지역 간 형평성 및 지역균
형발전의 위한 주도적 참여를 중심으로 법률안 발의

∘ 수도권 규제 완화 법안
­ 정비발전지구의 도입, 공업지역의 면적 중복지정 허용, 공공청사 신설 

허용 등 수도권 내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를 중심으로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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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도권 지자체

경기도

∘ 경기도는 규제개선 분야부문에 100대 과제(기업규제 60건, 민생규
제 40건) 선정(’15.01.11)

인천시

∘ 인천시는 ‘2015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통해 규제개혁 관련 
총 27건(중앙규제 23건, 자체규제 4건)의 과제 논의(’15.03.24)

③ 경제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4 규제개혁 종합건의’ 통해 수도권 규제완

화 관련 5건 건의함(2014. 7)

구분 주요내용

건의 1 수도권 공장총량제폐지

건의 2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

건의 3 수도권 내 산업단지에 대한 국고지원 강화

건의 4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관광시설 면적제한 완화

건의 5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폐지

<‘2014 규제개혁 종합건의(5건)>

한국경제연구원은 ‘수도권 규제로 투자시기 놓친 데 따른 경제적 

손실 3.3조원’ 보도자료 발표(2015. 6)

구분 주요내용

주장 1
­ 6년간 수도권규제 등 규제 때문에 기업이 공장 신·증설 투자시기를 놓쳐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3조 3,329억 원에 달함

주장 2

­수도권 지역에서 빠져나간 해외직접투자액, 외국인직접투자액의 2.6배

­연구결과 지난 6년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액(IFDI:Inward FDI, 469억 

8,000만 불) 보다 수도권 지역에서 빠져나간 해외직접투자액(OFDI:Outward FDI, 

1,227억 5,600만 불)이 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수도권 규제로 투자시기 놓친 데 따른 경제적 손실 3.3조원’>



- 50 -

④ 수도권 규제완화 찬반 논리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수도권 집중의 수준과 원

인’, ‘수도권 규제의 실효성 및 영향’, ‘국가 경쟁력의 대한 영향’, ‘국토 균

형발전 효과’, ‘국제적 수도권 규제완화 흐름’를 중심으로 의견차를 보임
 

찬성 논리 반대 논리

수도권 집중의 

수준과 원인

­ 수도권규제 완화 추세

· 세계적 도시들은 메가시티 전략으로 국제 도

시경쟁력 제고에 전력, 수도권 규제는 시대조

류에 역행

­수도권 규제 완화는 면적 지방발전 인프라 구축 

후 검토 필요, 아직은 시기상조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은 SOC 투자 집중

으로 연계

·  수도권의 ㎢당 SOC스톡은 비수도권지역에 비해 3

배에서 많게는 6배로 SOC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

수도권 규제의 

실효성 및 영향

­수도권 규제에 따른 부작용

· 입지규제 외에도 환경규제 등 중첩규제로 인해 

공장 신 증설 애로

­낙후지역 역차별

· 경기도의 경우 사실상 비수도권 지역보다 낙

후된 지역도 권역구분에 따라 규제 대상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기업 외에 지방기업 인

접부지 증설시 시너지효과가 많음

­규제 효과 불분명

· 30년 이상 지속된 수도권규제의 정책효과는 

불확실함

·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수도권규제가 

적절한지 재검토 필요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 확대와 사회적 비

용발생 등 전반적 효율성 저하 초래

· 수도권 지역은 인구·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교통·주택·환경오염 등 각종 외부불경제가 발생

하고 사회적 비용이 상승함

­수도권 규제 완화는 균형발전 저해, 지방산업 위

축

·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지방의 기업투자가 약

화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심화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수도권이 산업과 인구

를 블랙홀처럼 흡수 예상

· 지역 이전기업의 U-tern 가능성 커짐

국가 경쟁력의 

대한 영향

­지방투자 대신 해외진출 또는 투자포기

· 수도권 내 투자를 계획했으나 규제로 인해 해

외에 투자 결정

­‘고비용∙저효율의 국토구조’ 형성, 국토전체의 생

산성과 경쟁력 저하

· 수도권은 각종 사회∙경제적 폐해를 겪는 반면 

비수도권은 인구의 절대규모가 감소하여 도시

활력 저하로 공동화 심화

국토 균형발전 

효과

­참여 정부시 결정한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전이 완료→ 수도권 완화 적정시기

­특정지역의 성장억제 보다 자생적 성장유도 및 

낙후지역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국토 균형 

발전이 바람직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세종시, 혁신도

시, 기업도시로 이전한 많은 기업들이 도리어 수도

권으로 역류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

· 100대 기업 본사 91%, 벤처기업 72.7%, 상장사 

자본 82%가 수도권에 몰려 있음

국제적 수도권 

규제완화 흐름

­주요 선진국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 전개

· 일보, 영국, 프랑스 등은 ’80년대 이후 국가경

쟁력 강화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폐지함

­글로벌 개방경제에서 ‘규제의 풍선효과’는 없음, 

기업환경이 좋은 지역에 투자를 선호

­수도권 산업공동화, 기업의 적기투자 저해 등 

경제 악영향,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저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추진과 병행하여 지역 대

상 균형발전 정책 시행

· 일본의 경우 지방을 대상으로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 정책을 추진 

주 : 양금승(2015. 6,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를 재구성하여 작성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수도권 규제완화 찬·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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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사점

첫째,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논의들에서는 단순히 수도권 

규제완화 시 발생하는 집적의 경제효과만 강조

∘ 수도권의 집적의 경제효과와 과밀의 불경제효과에 대한 정량적 비교분석 연구 필요

둘째,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에 대한 분

석 필요

∘ 규제에 순응한 선량한 경제주체(예: 그린벨트 내 농민)로부터 규제 완화를 기대
하여 규제 지역에 선투자한 경제주체(예: 일부 부동산개발업자)에게로 부의 이동
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셋째,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할 경우 투기적 토지거래의 발생

이 예상되며, 향후 규제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우수한 사람(정치·경제·행정

적 의사결정권자)이나 집단(기업, 언론사)이 이익을 보게 됨 

∘ 주요 언론사들은 수도권 편향적인 보도와 논평을 내는 경향이 강하며, 정치·경제·
사회·문화 모든 측면에서 비수도권의 목소리가 경시됨

넷째, 현행 국비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수도권에 구조적으로 유리하

게 작용할 수 있음

∘ 기대 편익의 크기를 좌우하는 면적 당 인구와 시장 수요규모 측면에서 수도권이 
절대적 우위에 있음

∘ 따라서 동일한 투자 사업에 대해 수도권의 편익­비용 비율이 비수도권에 비해 크
게 나타날 개연성이 있음

다섯째, 수도권의 기업입지 선호 요인에 관한 검증이 요구됨

∘ 수도권은 ‘고급 인적자원의 확보 용이성’, ‘국제화의 용이성’, ‘중앙행정부처와의 
교섭 용이성’ 정도를 제외하면 수도권 입지의 근거가 빈약함

∘ 이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기관 또는 기업의 입지선호 요인에 대한 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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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도권 집중실태와 문제점

① 수도권 현황

수도권 집중도 

∘ 2012년을 기준으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
구의 49.3%, 경제활동인구의 50.4%, GRDP의 47.1% 등이 집중됨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NTIS 과학기술통계시스템

<주요 지표별 수도권 집중 현황>

②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 집중∙문제점

‘고비용·저효율의 국토구조’ 형성, 국토전체의 생산성과 경쟁력 저하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 확대와 사회적 비용발생 등 전반적 효

율성 저하 초래

수도권 규제에 대한 단기적인 경제·산업 정책 추진에 따라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상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확대는 지역의 소외감 및 상실감을 확산

시킬 것이고, 지역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통합의 장애물로 

작용하여 사회 전반적 효율성 저하를 야기할 수 있음



- 53 -

ⅢⅢⅢ  해외 수도권 규제정책 사례분석 해외 수도권 규제정책 사례분석 해외 수도권 규제정책 사례분석

1. 영국

① 수도권 규제정책의 흐름

∘ 영국의 수도권 정책은 발로우보고서(1940년)에서부터 출발됨
∘ 영국의 수도권 규제정책은 규제도입기, 규제강화기, 과도기, 규제 완

화기의 4단계로 대별됨

수도권 규제 정책 주요내용

도입기
(1940년대)

 ‘공장개설허가제’
(IDC, Industrial Development 

Certificates)

­공장개설허가제는 1945년 공업배치법｣과 ｢도시 및 농촌계획법｣에
서 근거한 제도임

­런던과 그 주변지역에 입지하는 공장은 건축면적이 465㎡를 초과하
는 경우, 상무성의 공장개설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함

규제 강화기
(1960년대)

 ‘업무용 건축물 신축허가제’
(ODP, Office Development 

Permits)

­업무용 건축물 신축허가제는 1965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제도임
­규제대상지역 내에서 일정 기준 면적 이상의 사무실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기업은 반드시 건축물 신축허가를 받도록 규전하고 있음

과도기
(1970년대)

 ‘공장개설허가제(IDC)’
+

‘업무용 건축물 신축허가제(ODP)’

­공장개설허가제는 점차 완화됨: 465㎡(당초)→1,162㎡(‘76)→4,645㎡(’79)
­업무용 건축물 신축허가제는 규제대상 지역이 축소되고, 기준면적도 
상향조정됨 : 279㎡(1965년) → 2,790㎡(1977년)

규제 완화기
(1980년대∼현재)

IDC, ODP는 대처정부에 의해 
1982년 완전 폐지

­영국정부는 1970년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을 지원받을 만큼 국제
경쟁력이 저하되고 경기침체가 지속됨

<영국의 수도권 규제정책 변천과정>

② 주요 수도권 규제 정책 동향

∘ 영국은 1990년대 이후 기성시가지에 대한 종합적인 재생프로그램을 통
해 도시를 부흥 시키려는 ‘도시재생(Regeneration) 정책’을 적극 추진

∘ 영국의 도시재생은 정권(보수당·노동당)의 성향에 따라 도시재생 추
진기구 및 보조금지원제도를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도시재생 추진기구 도시재생 보조금 지원제도

보수당 정부

(1979~1996)

­도시개발공사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 UDC)
­잉글리쉬파트너십
(English Partnership : EP)

­도시개발보조금(Urban Development Grant : UDG)

­시티챌린지(City Challenge : CC)

­통합재생예산(Single Regeneration Budget : SRB)

노동당 정부

(1997~2010)

­지역개발기구
(Regional Development Agency : RDA)
­도시재생회사
(Urban Regeneration Company : URC)

­커뮤니티 뉴딜기금(New Deal for Community : NDC)

­근린지역 재생기금(Neighbourhood Renewal Fund : NRF)

­통합예산(Single Budget : SB)

<영국의 정권별 도시재생 추진기구 및 보조금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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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

① 수도권 규제정책의 흐름

∘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지역에 해당하는 일드 프랑스(Il-de 
France)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 정책이 대두되기 시작

∘ 프랑스의 수도권 규제정책은 규제도입기, 규제강화기, 과도기, 규제 
완화기의 4단계로 대별됨

수도권 규제 정책 주요내용

도입기
(1950년대)

‘공장설립허가제’
(Agrement, 아그레망)

­공장설립허가제는 공장설립 허가 시 중앙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미리 받도록 의무화한 제도

­파리에 입지해야 하는 산업을 제외하고는 지방으로 분산입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규제 강화기
(1960년대)

‘과밀부담금제’
(Redevance, 르데방스)

­과밀부담금제는 파리시와 그 주변의 과밀지역에 입지하는 
건축물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신규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

과도기
(1970년대)

해당사항 없음

­파리지역의 개발 억제를 통해 지방경제를 살린다는 이상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인식

­이는 파리의 경제침체로 이어져, 결국 국가 전체 경쟁력의 
저하로 연결된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됨

규제 완화기
(1980년대∼현재)

과밀부담금제 변경
(1982년)

­과밀부담금제의 대상에서 공장을 제외하고, 현재는 사무실만 
대상으로 함

공장설립허가제 폐지
(1985년)

­파리 중심만 제외하고 폐지

수도권 전략의 전환
(파리권 위상강화, 2004년)

­파리권 지역의 경쟁력을 유럽 대도시지역 네트워크 내에서 
제고하는 차원에서 수도권 전략을 전환

­수도권규제를 국토정책투자조정기관(DATAR)의 정책목표에서 배제

<프랑스의 수도권 규제정책 변천과정>

② 주요 수도권 규제 정책 동향

∘ 프랑스에서는 ｢도시연대 및 재생에 관한 법률(2000. 12)｣(Loi 
relative a la solidarite etau renouvellement urbains, 이하, ｢SRU법｣)
을 제정하여 ‘도시재생 정책’ 을 추진

∘ 프랑스는 SRU법을 제정하고 SCOT(국토일관성계획), PLU(도시지역
계획), ZAC(협의정비지구)를 통해 지방 중소도시를 체계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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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① 수도권 규제정책의 흐름

∘ 일본의 동경권은 정치·경제의 중심지로서 1950년대 중반부터 급격
한 인구증가, 도시의 무질서한 평창, 생활환경의 악화 등 도시기능의 
악영향을 초래함

∘ 일본의 수도권 규제정책은 규제도입기, 규제강화기, 과도기, 규제 완
화기의 4단계로 대별됨

수도권 규제 정책 주요내용

도입기
(1950년대)

‘수도권정비법’
­수도권정비법(1958)은 동경을 중심으로 반경 100㎞ 구역을 
수도권으로 지정ㆍ관리함

‘수도권 기성시가지의 공장등 제한법’
­수도권 기성시가지의 공장등 제한법(1959)는 ‘수도권 공장
설립 허가제’를 통해 공장 신·증설 시 허가를 받도록 함

규제 강화기
(1960~70년대)

‘깅기권 기성시가지의 공장등 제한법’
­깅기권 기성시가지의 공장등 제한법은 작업장 면적 500㎡ 
이상의 모든 공장에 대한 개설허가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함

‘공업재배치 촉진법’
­공업재배치 촉진법(1972)은 과밀공업지역에서 공업집적도가 
낮은 지역(유도지역)으로의 공장이전을 촉진하고, 유도지역 
내 활발한 신·증설 환경 조성을 유도함

과도기
(1980년대 
말~90년대)

‘다극분산형 국토조성 촉진법’
­공업이 대도시 내부에서 차지하는 역할 및 효과가 재평가 
되면서 적극적인 수도권 공업활성화정책을 추진함

‘제4차 전국종합개발계획’
­제4차 전국종합개발계획(1987)은 국제화와 세계 도시기능의 
재편성을 기본과제의 하나로 채택, 대도시권 성장억제책 폐기

규제 완화기
(1990년대 말∼현재)

‘제5차 수도권 기본계획’
­제5차 수도권 기본계획을 기점으로 수도권정책의 초점이 
‘규제’에서 ‘수도권 기능의 강화·재편’으로 전환됨

‘수도권 기성시가지의 공장등 제한법’, 
‘깅기권 기성시가지의 공장등 제한법’

‘공업재배치 촉진법’
­수도권 규제 관련 제도의 폐지

<일본의 수도권 규제정책 변천과정>

② 주요 수도권 규제 정책 동향

∘ 일본은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과 더불어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정
책’을 중심으로 비수도권(지방)지역에 대한 정책 지원을 통해 국토 
전반에 대한 균형발전 추진

∘ 현재 일본 정부는 ‘마찌즈쿠리(まちづくり) 3법’, ‘중심시가지활성화법’, 
‘중심시가지활성화협의회’등 제도 및 관련 기구의 제정·설치를 통해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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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첫째, 치열한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지난 80년대 이후 수도권에 대한 규제정책을 완화하고, 분권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실현하고 있음

∘수도권정책은 대도시의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방발전 

정책은 지방 스스로의 정책 및 사업 기획 등 분권시스템으로 전환하였음

∘중앙정부는 지역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부처 간의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둘째, 주요 선진국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했더라도,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중요시하고 지역발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수도권규제 완화와 함께 중심시가지 활성화정책, 도시재생정책 등을 병행

하여, 지방 중소도시 재정비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

셋째,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법률 제정을 통하여 

지방 중소도시를 지원하고 있음

∘지역발전을 행정구역 단위가 아니라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자립경제권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

∘｢지역개발기구(RDA)｣, ｢중심시가지활성화법｣, ｢SRU(도시연대 및 재생에 관한 

법률)법｣ 등을 설치·제정하여 지방 도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함

넷째,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 중심의 규제완화 정책 추진

∘영국, 프랑스, 일본 등 3개국은 세계 메가시티(megacity)와의 도시경쟁력 

순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자국의 정책적 최

우선 순위에 둠

­ 영국의 경우 런던지역의 인구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세계도시로서의 런던이 

가져야할 역할 제고에 중점을 둠

­ 프랑스의 경우 일드 프랑스 지역의 입지규제를 폐지한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Grand Paris Plan(신도시 지구 개발 계획)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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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  수도권 규제완화가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분석 수도권 규제완화가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분석 수도권 규제완화가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분석

 공장·기업 부문공장·기업 부문공장·기업 부문

1. 규제 실태 분석

① 정책 및 법률 현황

∘ 산업단지의 입지 관련된 법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과「수도권 정비계획법」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의 집적의 활성화를 

위한 공장 및 산업단지의 용도지역별 조성사업 규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균형 있는 국토 개발과 지속적인 산

업발전을 위한 산업입지 규제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기술과 산업을 집적시켜 기술개

발과 지역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대학·연구소와 산업단지 입지 규제
­ 「수도권정비계획법 」: 산업단지의 수도권 집중현상 방지를 위해 수도

권의 공장총량과 공장건축연적을 규제

② 공장 기업부분 규제관련 현황

∘ 투자활성화 대책
­ 1차 투자활성화 대책('13.05.01) : 현장대기 프로젝트, 행정절차 개선, 중소기업 지원
­ 2차 투자활성화 대책('13.07.11) : 현장대기 프로젝트, 입지규제 개선, 융복합 촉진
­ 3차 투자활성화 대책('13.09.25) : 현장대기 프로젝트, 환경규제 개선, 산업단

지 경쟁력 강화
­ 4차 투자활성화 대책('13.12.13) : 현장대기 프로젝트, 서비스산업 육성, 고용․

지자체 규제개선
­ 5차 투자활성화 대책('14.03.12) : 지역주도 발전전략,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
­ 6차 투자활성화 대책('14.08.12) :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 7차 투자활성화 대책('15.01.19) : 현장대기 프로젝트, 핵심관광 인프라 확충, 

혁신기업 입지확대, 기술금융 및 벤처 투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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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현황
­ 2015년 1분기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수가 1,082개로 수도권

은 135개(전국 대비12.5%)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정면적은 전국적으로 
1,376,958천㎡ 수도권은 283,426천㎡(전국 대비20.58%)의 면적을 사용

­ 가동업체의 경우 전국적으로 73,744개로 수도권 은 31,789개(전국 대비 
43.1%)를 보이고 있으며. 고용인원은 전국적으로 2,076,162명 수도권 
673,654명(전국 대비 32.4%)로 나타남  

∘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입지제한 현황
­ 공장설립 입지제한 지역은 총 11곳으로서 경기(1), 강원(1), 경북(3), 

경남(1), 전남(5) 지역임
­ 이중, 강원도 화천군은 79개 업종의 제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② 주요 문제점

∘ 공장총량제의 완화
­ 공장총량제는 공장입지가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1994년도부터 도입된 제도로 매 3년간 수도권의 공장건축총량을 
설정하여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제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 근거)

<수도권 공장총량표

연도 수도권 서울시 인천 경기도

허용량

2015-2017 5,778 33 962 4,783

2012-2014 5,536 36 1,000 4,500

2009-2011 9,564 229 949 8,386

2006-2008 12,245 608 898 10,739

산단 이외 
공업지역

2012-2014 2,214 24 750 1,350

2009-2011 2,470 198 595 1,677

2006-2008 4,622 596 804 3,222

개별입지

2012-2014 3,412 12 250 3,150

2009-2011 7,094 31 354 6,709

2006-2008 7,623 12 94 7,517

: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연구, 2014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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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지방투자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보조금 지원 대상에 수도권 

유턴기업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항만배후단지와 공항구역, 자유무역지역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제외하는 방안

­인천공항 물류단지(56만1천㎡)의 용도변경을 위해 현행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방안

자연보전권역내 공장 

신·증설 등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내 총량범위 내에서 공업지역 면적 

규제완화

­개별입지에서의 대기업 공장 신설을 위한 입지 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량총량제’ 적용 배제

­국내 대기업 공장 신설을 위하여 국내기업의 공장청량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전국 지역별 산업단지 현황>

∘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
­ 국토교통부는 15. 5. 6일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GB)

규제 개선방안’ 을 발표
­ 30㎡ 이하의 그린벨트는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으며, 그린벨트 

내의 기존공장의 경우 건폐율의 20%까지 증축이 가능
­ GB 해제 총량의 전국 지자체별 그린벨트 해제 총량은 532㎢로 그중 42%(97.9

㎢)가 수도권에 위치하며, 기업의 수도권 유턴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

∘ 수도권 규제완화 추가 논의 4대 과제
­ 국무조정실은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 회의(14.12.28)’를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 4건을 ‘추가 논의 필요’ 항목으로 분류

∘ 지방과 수도권 간의 불균형 현상 가속화
­ GB해제가 여의치 않아 사업이 지연되던 수도권지역 개발계획이 정부의 

규제완화로 사업 진척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며 수도권 개발만 가속화하
고 투자를 집중하는 촉매제

· GB해제 총량의 4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현실적으로도 수도권은 개발 
수요가 많고 개발에 따른 수익성이 높아 그린벨트 해제의 혜택이 수도권에 집
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GB규제완화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형 임대주택부지 마련과 사업을 위한 사전단
계이며 20만㎡미만 GB내 중소형 임대주택 단지 조성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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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로 인한 투자 사례

① 비수도권의 공장·기업 피해사례

∘ 비수도권의 공장·기업 피해사례 피해 사례
­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증축 규제완화, 산단 건폐율 기준 완화 등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비수도권은 수도권 기업 이전 및 유치에 어려움에 처해 있음

사업 사업현황 규제 규제내용

충남

천안

아산

수도권 

기업 

유치

­충남 천안과 아산, 수도권 기업 유치가 급감

· 천안시의 경우 09년(57개), 2013년(1개)

· 아산시의 경우 2011년(10개), 2014년(1개)

­  천안시는 일반기업의 투자유치도 감소추세

수도권

규제

­공장증설 부지확보 지원

­개발제한구역내 공장증축 규제완화

­도시첨단 산업단지 확대조성

­공장증설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산단 건폐율 기준 환화

­벤처·혁신기업 투자 확대

­벤처·혁신기업 성장 지원

충청

수도권 

기업 

이전

­2011년부터 45만 7634㎡에 국비와 민자 등 

677억 1900만원를 들어 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에 금속가공제조업과 기계·장비 제조업

을 중심으로 약20~30개 업체를 입주시킬 방침

수도권

규제

<비수도권의 공장·기업 피해사례 피해 사례>

② 수도권의 산업단지 규제 완화 사례

∘ 수도권 공장 기업 규제 완화 사례
­ 산집법, 수정법 등 법으로 수도권에 규제를 하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완

화 정책, 주한미국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법의 느슨해진 틈을 이용하고 있음

사업 사업현황 규제 규제완화내용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건설

­고덕산업단지에 15조 6000억원 투자

· 1단계 투자에 15조6000억원 집행

· 고덕산업단지 투자를 통해 7만 

200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특별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김포

거물대리

공장

난개발

- 김포시는 1996년 공장등록이 급격
히 증가, 2000년부터는 매년 약300
여개의 공장 등록

- 김포지역의 개별입지공장의 증가는  
산집법에 의한 공장 신·증설 원인
· 수정법의 공장총량제 적용대상 사

업장이 200→500㎡로 규제 완화

산집법

수정법

- 공장입지기준고시 (산자부 고시2004-98) 제
5조 (환경오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
의 입지제한) 삭제(2008) 

- 김포시에 입지해 있는 전체 공장의 
63.5%가 관리지역에 입지해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은 공장 및 창고건설이 용이
한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서 있음

<수도권 공장 기업 규제 완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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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향관계 분석

①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금지된 재정지원 허용

∘ 정성적 영향분석
­ 수도권 중심 기업 집적 및 지역 기업유치 난항에 따라 지역에 미치는 영

향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
­ 입지비용 지원 비율 축소로 지방투자와 지방 신규고용이 대폭 감소
­ 비수도권 기업의 수도권 유턴 심화 → 수도권 기업, 인구, 투자 집중
­ 비수도권 지역내 신규 국가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내 기업유치 어려움

∘ 정량적 영향분석
­ 수도권 유턴 기업에 대하여 금지되던 재정지원이 허용됨으로써 비수도권

에 투자하던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투자를 전환함으로써 발생하는 투자감
소액을 산정

(단위 : 억 원)

100% 감소 80% 감소 60% 감소

의한 투자액 1,022 817 613

입지시설보조금에 의한 투자액 13,219 10,575 7,931

<경상북도 연평균 지방투자금액과 감소 금액>

(단위 : 억 원, 명)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

지방투자촉진금

100% 감소 1,925 411 383

80% 감소 1,539 328 306

60% 감소 1,155 246 229

지방투자촉진금 +

입지시설보조금

100% 감소 26,823 5,725 5,331

80%감소 21,457 4,580 4,624

60%감소 16,093 3,435 3,198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발생하는 경상북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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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 정성적 영향분석
­ 수도권 인천 및 황해 경제자유구역내 대기업 유치가 가능해지고, 지역 

대기업 투자 감소 및 기업 유치에도 큰 타격
­ 현재의 산집법상 인천에 허용된 공장 신·증축 면적도 100만㎡에 불과,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대기업 입주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 : 개, 천㎡)

분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5,536 36 1,000 4,500

산단이외 공업지역 2,124 24 750 1,350

개별입지 3,412 12 250 3,150

: 공장건축 총허용량 산출방식 :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최근 3년간

   (’09～’11) 집행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경제전망 등을 감안하여 산정

자료: 강원도, 정부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계획, 2014. 

<수도권 시·도별 공장건축 총허용량(2012~2014)>

­ 그러나 법 개정 시, 경제자유구역내 대기업 입주 및 신규 투자가 가능해
지며, 이로 인해 LG,삼성등 대기업 신규 투자가 가능해져, 비수도권에 
대한 신규 투자 철회 및 이에 따른 관련 기업 수도권 유출이 예상됨

∘ 정량적 영향분석
­ 수도권내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바탕으로 공업지역, 준공업지원 

등 공장이 입지할 수 있는 면적을 산정, 공장단위 면적을 적용하여 비수
도권 피해 규모를 산정

­  ex)경상북도 : 공장단위 면적은 연면적 500㎡를 기준으로 함. 인천경제
자유구역내 이론상으로 입지할 수 있는 공장 수를 산출하여 영향력을 추
정. 이에 따른 전체 피해 규모를 비수도권 기업투자유치 실적을 기반으
로 비율을 산정하여 각 지역별 피해규모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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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적 대응방안

① 입지·산업 및 환경 분야 

폐수배출이 적은 도시형공장 입지규제 완화

∘ 국가의 미래발전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보호되어야 할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대책지역에 기업유치를 장려하는 것은 특별대책지역의 지
정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시행규칙의 각종 금지조항을 ‘산집법 
시행령’에 명시화함

∘ 중장기적으로 광역상수원 관리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선

∘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에 역행하는 본 
규제개선에 대해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차원에서 고시철회 촉구에 대
한 공동성명 발표

∘ 지역발전위원회 차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 특별분과 신설을 요구
∘ 일률적인 보조금 적용이 아닌 산업단지별 특화업종에 따른 차등보조

금 지급규정 신설을 요구

특정수질유해물질 규제도입이전 입주공장 구제수단 마련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의 개

정안 고시 이전의 허가분에 대한 소급적용을 건의
­ 2013년 2월 28일까지 적용되었던 특별배출허용 기준을 연장하는 개정

안이 2014년 1월 17일에 들어서야 고시됨에 따라, 2013년에 SK하이닉
스 등의 대기업(집단)이 수도권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끔 허용

∘ 특별대책지역 규제완화에 따른 상수원의 영향 검토
­ 2013년 2월 28일까지 적용되었던 특별배출허용 기준을 연장하는 개정안

이 2014년 1월 17일에 들어서야 고시됨에 따라, 2013년에 SK하이닉스 등
의 대기업(집단)이 수도권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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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단지 분야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 
∘ 시·도별 도시첨단산단 지정총량제 도입 검토를 건의
∘ 산입법 제7조의 2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에 있어, 수도권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건의
∘ 수도권∙비수도권 간 도시첨단산업 관련 인센티브에 대한 차등 적용을 건의
∘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그린벨트의 지정목적이 상충됨을 어필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조성
∘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지방도시 인근에 더 많이 지정할 계획”이라는 

국토교통부의 논리와 관련하여 수도권 도시첨단산단 수의 최소화에 
대한 명문화를 요구 (수도권 0~1개, 비수도권 8~9개) 혹은 현행 
시도별 도시첨단산업단지 총량제 규정의 강화 적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도시첨단사업단지의 지
정) 개정을 통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제한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촉구

산업단지 내 공장증설 지원
∘ ‘맞춤형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장기 미개발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
∘ 지방자치단체 별 장기계획에 따라 지정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지

자체의 재량권 강화에 대한 법제화를 요구
∘ 지역발전위원회를 주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실무담당자, 학계, 연구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수요검증기관인 “신규산업단지 타당성조사위
원회 신설”을 건의

∘ 수요검증 시 비수도권에 대한 가산점 부여를 건의
∘ 산업단지 수급관리에 대한 계량적 지표마련을 건의



- 65 -

 대학 부문대학 부문대학 부문

1. 규제 실태 분석

① 정책 및 법률 현황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설 제한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에 따른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 수도권정비 시책 중 대학규제

­ 수도권 내 대학신설 및 이전(입지규제) 등 대학규제와 관련
­ 수도권 내 대학의 입학정원 관련 규제(총량규제)의 내용

∘ 지방대학 육성방안과 배치되는 규제완화 시책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지방대학 육성’을 공약하였고, 교육부가 ｢지

방대학 육성방안｣을 발표(2013.7.31.)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 정
책기조와 맞물려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음

②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대학캠퍼스 확장·이전 현황

∘ 총 20개 대학이 본교 소재지 외 지역으로 대학 캠퍼스 확장·이전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
­ 2010∼2015년 3월 현재까지 대학캠퍼스 확장·이전 현황으로, 총 20개 대학

이 본교 소재지 외 지역으로 대학 캠퍼스 확장․이전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
∘ 경기 북부지역과 인천 송도지구 등 도시개발지역으로 비수도권 소재 

대학들의 수도권 진출 양상이 뚜렷해진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정부·지자체의 수도권 난개발 정책과 이를 ‘규모 확장’ 및 ‘in 서울 대학 

입성’의 기회로 삼으려는 대학의 이해관계 일치
­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반환 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학교 이전·증설 

특례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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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요 문제점

지역인재의 외부 유출 심화 및 인구 유입 요인 차단 

∘ 지방대학이 외부로 이전해 간다는 것은 인구이동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
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긍정적인 요인의 감소

∘ 대학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으
로 긍정적으로 기여해 왔으나, 대학이 부재할 경우 그러한 요인들은 감소
할 수밖에 없음

∘ 대학을 구성하는 주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학생, 교수와 이들을 지원하는 
교직원들 역시 소비 지출이라는 측면에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침. 하지만, 이 대학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러한 긍정적인 영
향은 소멸됨

∘ 결론적으로, 지역경제에 정(+)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지방대학이 수도권 등
으로 이전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부(-)의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전망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심화 및 균형발전 저해 

∘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은 그 대학 졸업생들이 지방에 취업하고 남을 기
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구인·구직자 간 미스매치가 발생하게 되고 일자리창출 및 인력수급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음  
∘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가속화되게 되면, 수도권에 양질의 고등교육기관 

집중이 심화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대학 간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음
­ 수도권 대학의 투자는 점증하겠으나, 지방대학의 경우는 투자요인 감소 예상
­ 고등교육 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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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대학 이전 사례

∘ 비수도권 대학(4개소) 이전
­ 정부의 규제완화 실태 및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수도권으로 

이전이 확정된 대학은 청운대학교, 중부대학교, 경동대학교, 예원예술대
학교의 총 4곳임

지역 이전 대학 현황

충청남도 홍성군 청운대학교 이전 ­10 학과, 교직원 및 학생포함 2000여명

충청남도 금산군 중부대학교 이전
­24개 학과, 3460명 학생

­제2캠퍼스 경기도 고양시 412.184  조성 

강원도 고성군 경동대학교 이전 ­17개 학과 중 5개 학과 300여명 이전

전라북도 임실군 예원예술대학교 이전 ­4개 학과, 400여명 이전

<비수도권의 대학 이전 사례>

­ 지방대학 중 수도권 이전 진입 1순위인 청운대학교가 인천캠퍼스로 10개 
학과를 이전하자, 홍성군 주민들이 충청남도청 앞에서 이전반대집회를 갖
고 “수도권 캠퍼스 이전은 지역상권 말살행위이자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
는 행위”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그 결과 2014년 홍성군에 위치한 청운대학교와 혜전대학교, 한국폴리텍
대학교 홍성캠퍼스가 모여 있는 일명 ‘홍성 대학로’ 주변의 상권이 침체
되고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중부대학교 이전 사례
­ 충청남도에 위치한 중부대학교는 2017년까지 공과대학과 예술대학 등 2

개열 24개 학과의 총 3,460명의 학생을 수용하는 제2캠퍼스를 경기도 
고양시에 조성하고 부분 이전할 계획임

­ 충청남도에 위치한 중부대학교는 2017년까지 공과대학과 예술대학 등 2개
열 24개 학과의 총 3,460명의 학생을 수용하는 제2캠퍼스를 경기도 고양
시에 조성하고 부분 이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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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인구와 중부대학교의 학생 규모를 감안했을 때, 추부면 지역에서 
중부대의 경제적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중부대학교가 소재한 추부면의 ‘부동산 및 임대업’이나 ‘숙박 및 음식점
업’의 산업활동을 보면, 이들 업종의 사업체들이 금산읍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중부대학교의 이전은 현 소재지인 추부면 마전리의 영세 사업
장 및 관련 자영업자와 종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강원 영북지역의 유일한 사립 4년제 대학인 경동대와 전라북도 임실에 본교를 
둔 예원예술대 또한 비슷한 수준(300∼400명)의 이전을 계획 중이므로, 두 대
학 주변 지역의 피해 상황이 청운대 내지 중부대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됨

3. 영향관계 분석

① 정성적 영향 분석

학생 수 급감에 따른 캠퍼스 주변 원룸가 경기 침체 우려 현실화

∘ 지방대학의 이전이 현실화되면서 해당 대학이 이전한 지역의 대학가
는 경기 침체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
­ 중부대가 고양캠퍼스로 이전한 뒤 월세·원룸 학생 감소(4,000→2,000명)

하며, 세명대가 이전하면 공실률이 90%까지 치솟을 것이라 우려(｢한국
대학신문｣, 2015.4.12.)

대학문화의 지역사회 가치 창출 효과 감소

∘ 대학문화가 시민들에게 전파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므로, 그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송광호 의원(제천시)은 “광역시에서 대학 하나 빠지는 것 큰 문제 아니

지만 중소도시에서 대학 하나 빠진다면 경제적 타격이고 큰 일이 난다. 
그래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함(｢아시아뉴스통신｣,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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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떠나는 지역과 대학을 유치하는 지역 간 갈등으로 인한 국론 분열  

∘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둘러싸고 잃는 
지역과 얻는 지역 간에 호불호가 갈리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는 등 국론 분열이 나타나고 있음
­ 충북제천 시민측은 “지방대 수도권 이전을 법적으로 막을 특별법 일부개

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범시민 입법건의와 청원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힘(｢한국대학신문｣, 2014.11.3.)

② 정량적 영향 분석

대학 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한 이전에 따른 영향 분석

∘ 황규선 외(2007) 한림대학교 사례 제시,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 총 소득 창출액은 연간 총 1,504~1,693억 원, 지역에 창출되는 영구적인 소득흐

름의 현재가치 최대 3조2,362억 원 추산

(단위 : 만 원)

연간 소득창출액

직접 소득창출액

고용소득 2,942,964

외지진학비용 감소 1,925,521~3,126,006

소 계 4,868,485~6,068,970

간접 소득창출액

대학지출 2,078,267

비거주 교직원 지출 133,069

학생지출 2,500,004

4,711,340

유도 소득창출액 소계 5,460,500~6,144,777

총 계 15,040,325~16,925,087

자료 : 황규선 외(2007),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강원발전연구원

<한림대학교의 총 소득 창출>

∘ 강승구 외(2004) 울산대학교 사례 제시,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총 소득 창출액은 2001년 기준으로 약 1,193억 원 추계, 이를 영구적 흐

름의 현재가치로 계산하면 2조 3,86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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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만 원, %)

연간 소득효과 구성비

직접소득

고용소득 3,788,123 31.7

외지진학감소소득 2,920,367 24.5

소 계 6,708,490 56.2

간접소득

학교당국지출소득 766,571 6.4

학생지출소득 1,763,934 14.8

소 계 2,530,505 21.2

유도소득

투자승수가능부문소득 2,327,239 19.5

투자승수불가능부문소득 362,960 3

소 계 2,690,200 22.5

총 계 11,929,195 100

자료 : 강승구 외(2004),  “지방대학과 지역경제의 효과”」  경제연구 22(3)

<울산대학교의 총 소득창출 효과>

4. 정책적 대응방안

① 법·제도적 근거의 확보

헌법 개정을 통한 관련 법률의 후속적인 제·개정 시도 

∘ 수도권 규제정책의 일관성 확보 등 법률적 근거 마련
∘ 헌법 개정을 위한 제2의 1,000만 명 서명운동 전개 필요 
∘ (가칭) ‘분권형 개헌을 위한 연구회’와 같은 연대 조직 결성
∘ 지방분권국가 및 지역균형발전을 구체화한 개헌 촉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 

∘ 현재 수도권의 권역 구분 및 조정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는데, 권
역 조정에 관한 사항을 의원입법에 의해 개정 추진

∘ 권역 조정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게 기준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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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개정 후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②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
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②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의 범위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수도권의 권역 조정 관련 조항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수정법 시행령에 근거해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대학의 신설 및 이전 
가능

∘ 4년제 대학과 동일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산업대학의 신설·이전 저지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1. 학교의 경우
   가. 24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 전문대학 또는 대학원대학
의 신설. 다만,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가 아닌 지역에 신설되는 경우만 해당
한다.

 제11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1. 학교의 경우
   가. 제24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산업대학(삭제), 전문대학 또는 대학원
대학의 신설. 다만, 산업대학과(삭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가 아닌 지역에 신설되는 경
우만 해당한다.

<수도권의 산업대학 신설 및 이전 관련 조항의 개정(안)>

주한미군공여구역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추진

∘ 현재 주한미군공여구역 특별법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전체의 공조 필요

∘ 개정안의 법 개정 심사 중단 및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수도권 지
자체 및 관련 단체들의 저지 움직임 수시 모니터링 실시

정부를 상대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학정책 수립 강력히 요구

∘ 교육부가 대학 이전을 승인함에 있어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종합
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수도권 과밀화를 유도하는 미군공여구
역법의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규정 또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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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균형발전과 교육여건 개선, 국․사립 비중 조정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학정원 조정안 마련, 지방대학 육성 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함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 제·개정을 통한 지원책 마련

∘ 지자체는 지역 내 고교졸업생이 지역대학 진학 시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 마련 조례 제정

② 협력적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이정석, 2015)

해당 대학과 지자체, 지역사회의 공동 대응 노력 

∘ 지역인구의 급감이 지방대학의 수도권행을 부추기고 있으므로(｢캠퍼스
라이프｣, 2015.4.13.), 학생 미충원의 악순환 구조 해결과 지역경제 활
성화를 위해 해당 대학과 지자체, 지역사회 전체의 공동 대응이 필요

∘ 금산군, 중부대, 중부대이전비상대책위원회가 지역상생 협약 체결
(2015.6.18.) → 중부대학교 금산캠퍼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과 지역발전 방향 논의 → 갈등 해결의 실마리

다양한 주체의 참여, 연합에 의한 수평적·협력적 로컬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균형발전·지방분권·지역상생을 바라는 모든 세력의 역량 결집 
∘ 세력 다툼 등이 조직적 연대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도록 상호 

주의와 배려 필요
∘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 강화로 시·도 간 불협화음 최소화 및 한 목소리 내기 
∘ 비수도권 민·관·정의 협력을 통한 전국 차원의 공동 대응기구 설치

③ 비수도권 지역 연대를 통한 통일된 대응전략 수립(이정석, 2015)

기존 대응방식의 과감한 탈피 및 긴급한 수정

∘ 직접적인 피해 지역인 일부 지자체, 주민단체/주민대책위원회 등만 
대응의 목소리를 높이는 소극적 대응은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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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지역 연대를 통한 통일된 대응 필요
∘ 초광역권 도시 간, 구 광역경제권 단위 시·도 간, 행복생활권 단위 

시·군 간 연계를 강화하여 수도권에 맞설 수 있는 자생적 발전역량 
육성 방안 수립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공동 대응 논리 개발

∘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차원의 정보수집 및 정보공유와 다양한 의견수
렴 창구의 일원화

∘ 실효성 있는 지방활성화 대책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 
대정부 요구

시·도별 (가칭)‘수도권 이전 대학 대응 포럼’의 상설 운영 추진

∘ 비수도권 시·도별로 포럼을 상설 운영하되, 순차적으로 생겨나는 타 
시·도의 포럼과 상호 연대하면서 공통적인 해결방안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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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시설·투자 부문관광시설·투자 부문관광시설·투자 부문

1. 규제 실태 분석

① 정책 및 법률 현황

∘ 관광시설‧투자와 관련된 법에는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있음

∘ 관광진흥법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광관시설 조성사업 규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규제
∘ 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의 관광지 조성사업을 규제

② 수도권 관광시설‧투자 진행 현황

∘ 정부차원에서는 1~7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따라 시내면세점 추가 특
허, 복합리조트 산업 추가선정, 산지관광특구 제도 도입이 진행 중

사업 내용 시기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

­서울 3개의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

­‘15년 하반기부터 약 3,000억원의 신규투자, 관광객 

추가 유치 기대

2015년 하반기

투자수요에 따른 

대상지역 선정

복합리조트 

산업 추가선정

­‘15년 복합리조트 사업자 2개 내외 추가 선정

­2조원 내외의 투자효과 기대(1개소당 1조원)
2015년 하반기

전국 지자체
산지관광특구 

제도 도입

­산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산지관광특구 제도 도입

­산지를 활용한 관광숙박시설‧프로그램 확대로 국내 

관광객 유치 확대 기대

2015년 

1/4분기

자료 : 제6차, 7차 투자활성화대책 보도자료

<정부 투자활성화대책’에 따른 관광시설‧투자 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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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시기

서울 

노량진

해양수산 테마 

복합리조트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일대 부지(4만8천233㎡)

­총 투자금액 1~2조원 예정
추진예정

경기

화성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

­경기도 화성시 신외동 일대 동쪽 부지(420만㎡)

­총 투자금액 5조원 예정
추진예정

인천

서구

아시안게임 테마 

관광단지 조성사업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일대 부지(627,000㎡) 추진예정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국제업무지구 

복합리조트

­1단계 16억 달러를 시작으로 총 1~2조원 예정 추진예정

리포&시저스(LOCZ) 

복합리조트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내 규모 42,455.8㎡

­총투자금액 7,437억원

2018년 

개장예정

파라다이스 시티
­인천국제공항 IBC-I(330,000㎡)

­총 사업비 9,857억원, 자본금 2,429억원

2017년 

개장예정

드림아일랜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3,160,000㎡)

­총 사업비 2조 400억원(부지조성:3700억원, 상부시설:1조6700억원)

2020년 

개장예장

경기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과천시 과천동 208번지 일원(185,000㎡)

­1조 6천억원 투입(경기도‧과천시 51%, 롯데 49% 지분 투자)

2021

준공예정

경기

고양

고양관광문화단지

(한류월드) 조성사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장항동 1523번지 일원(994,756m²)

­2004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2005년 4월 승인 고시, 2013년 

1단계 사업준공, 현재 복합시설용지 분양중)

2015.12 

준공예정

K-컬쳐벨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한류월드 내(약 33㎡)

­콘텐츠 파크, 상설공연장(1500석), 글로벌 한류문화 체험공간

­씨제이 등 민간 컨소시엄 1조원 투자

2017년 

말 

완공예정

고양 신한류 

관광특구 진흥계획

­경기도 고양시 호수공원과 킨텍스 주변 5.7㎢를 '한류( 流)'와 

마이스(MICE)산업을 주제로 한 관광특구 지정 추진

2015년 

4월 신청

경기 

안성

안성 

죽산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일원(146만8천㎡)

­총투자금액 7천여억원($3억은 만순달그룹 투자예정)

2015년 

하반기 

착공예정

<수도권 관광시설‧투자 진행현황>

∘ 민간차원에서는 인천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업, 경기 고양시의 한류
월드, 경기 과천‧안성의 복합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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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요 문제점

관광시설‧투자 규제완화 수도권 혜택 집중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비중이 계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감소 추세

관광호텔 규제 완화

∘ 관광호텔 객실수의 경우 수도권의 경우 40,262개로 39,131개인 비
수도권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용률 역시 70.6%대 50.9%로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높음

인천 영종도에 대한 과도한 관광시설‧투자 규제 완화

∘ 인천 영종도에 3개의 복합리조트 건립 허가와 외국인 카지노 설립 
허가로 인해 비수도권으로의 관광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경기 고양시의 한류월드와 정부의 K-컬쳐벨리 중복투자

∘ 경기 고양시 한류월드 안에 정부의 K-컬쳐벨리를 추가로 투자함에 
따라 중복투자라는 지적이 있음

수도권 지역의 신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집중

∘ 카지노 종사원수 1곳당 수도권은 평균 739명, 비수도권 평균 217명 고용
∘ 수도권 지역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계속적으로 추진·건립될 경우 

비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타격 예상 

산지관광특구 제도 도입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의 해제 논란

∘ 경제 단체는 산지관광특구 시범 지정 및 특구 내 덩어리 규제 일괄 
해소를 위한 '산지관광특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요구

∘ 특별법이 제정으로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도 함께 해제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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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로 인한 투자 사례

① 비수도권의 관광시설‧투자 피해사례

∘ 부산 기장군의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광주‧전남‧전북‧경북 지역의 
시내면세점 운영 또는 신규 개장에 대한 규제들로 피해를 보고 있음

사업 사업현황 규제 규제내용

부산

기장

군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기장군 대변리와 시랑리 일대 

368만㎡, 총 4조 원

­영상 테마파크와 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조성

­3번의 외국자본 투자유치 실패 

관광진흥법

­관광단지 내 지원시설의 하나로 

가용토지면적의 5% 이내에서 단독 

또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 허용 등 시설규제 완화 

필요
광주, 

전남, 

전북, 

경북

시내면세점 

운영 또는 

신규 개장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의 

경우 시내면세점이 없음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이용자 수 및 매출액(판매액) 중 

외국인에 대한 비율이 50% 이상, 

외국인 방문자 수 30만 명 이상 증가

자료 : 비수도권 관광시설‧투자 규제 피해사례 언론보도 정리

       국민일보(2015.06.08.), “무역협회, 시내면세점 부재 지역의 신규 개설요건 완화 건의”

<비수도권의 관광시설‧투자 피해 사례>

② 수도권의 산업단지 규제 완화 사례

∘ 경기 용인의 삼성에버랜드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서울 종로의 대한항공 관
광호텔 건립사업에 대한 규제완화로 비수도권이 피해를 보고 있음

지역 사업 사업현황 규제 규제위반내용

경기

용인

삼성에버

랜드 

관광단지 

조성사업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석리 일대 646만1410㎡

­콘도 골프장, 호텔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체류형 

종합리조트

­‘09년 12월 수도권 규제완화의 흐름을 타고 

646만1410㎡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로 

지정함

수도권

정비계

획법 

자연보

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 

내에 6만㎡ 이상의 

관광단지를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규제

서울 

종로

대한항공 

관광호텔 

건립계획

­‘12년 10월 문체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14년 8월 교육부,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시행

관광진

흥법

­학교 반경 200m 

이내에 관광호텔을 

세울 수 없도혹 한 

규제

자료 : 수도권 관광시설‧투자 규제 위반사례 언론보도 정리

<수도권의 관광시설‧투자 규제 완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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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일산업*
관광산업 평균

(10개, 28~37부문)

전산업 평균

(1~27부문)

생산유발승수 1.7052 1.6339 1.9542

소득유발승수 0.3001 0.3368 0.2980

취업유발승수 0.0229 0.0181 0.0134

고용유발승수 0.0121 0.0107 0.0088

부가가치유발승수 0.7141 0.8229 0.6739

세수유발증수 0.0968 0.1063 0.0717

수입유발승수 0.2859 0.1771 0.3261

주 1) * 광광산업으로 분류된 10개 산업을 1개의 단일산업으로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임

   2) 전산업은 관광산업(28~37부문)을 제외한 1~27부문임

자료 : 이강욱(2010), 광관산업의 경제효과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표Ⅵ-1> 관광단일산업, 관광산업 평균, 전산업 평균의 각종 유발승수표

3. 영향관계 분석

① 영향관계 분석 방법론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분석 방법

∘ 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산업연관표(한국은행) 병행 측정 필요
∘ 수도권 지역에 투자된 관광 산업의 경제효과 측정, 비수도권 지역의 

피해 정도를 확인 가능
관광산업의 승수 효과

∘ 관광산업으로 분류된 10개 산업을 1개의 단일산업으로 통합하여 분류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승수 1.7052, 소득유발승수 0.3001

∘ 취업유발승수는 관광산업에서 0.0229, 고용유발승수는 0.0121로 분석
되어, 관광산업의 고용창출효과가 타 산업보다 우위에 있음을 의미함

∘ 부가가치유발승수는 관광산업이 0.7141, 수입유발승수는 0.2859로 
분석되어, 관광산업이 수입의존도가 낮다고 추정할 수 있음

∘ 세수유발승수는 관광산업이 0.0968, 관광산업 평균이 0.1063로 모
두 전산업 평균(0.0717)보다 높게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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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도권 관광단지 사업 추진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피해

∘ 정성적 영향분석
­ 경기도 고양시·과천·안성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될 경우 수도권으로 

관광단지의 투자 집중이 예상되나 비수도권의 관광단지 투자 감소 예상
∘ 정량적 영향분석

­ 경기 지역 관광단지 민간 투자로 인한 비수도권의 피해액은 생산유발효
과 최대 158,583억, 부가가치유발효과 최대 66,411억, 취업유발효과 최
대 212,970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

(단위 : 억 원, 명)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투자규모

감소

100% 158,583.6 66,411.3 212,970

80% 126,866.9 53,129 170,376

60% 95,150.2 39,846.8 127,782

<경기지역 관광단지의 민간투자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 영향력(피해액)>

③ 영종도 복합리조트 지정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피해

∘ 정성적 영향분석
­ 정부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와 설립요건 규제완화로 수도권 지

역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복합리조트 추가 증설 예상
­ 또한 영종도 복합리조트 지정은 비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방문객과 수익 측면에서 손해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
∘ 정량적 영향분석

­ 영종도 복합리조트 민간 투자로 인한 비수도권의 피해액은 생산유발효과 
최대 64,275억, 부가가치유발효과 최대 26,917억, 취업유발효과 최대 
86,319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

(단위 : 억 원, 명)

구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투자규모

감소

100% 64,275.8 26,917.3 86,319

80% 51,420.3 21,533.7 69,055

60% 38,564.8 16,150.1 51,791

<경기지역 관광단지 민간투자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 영향력(피해액)



- 80 -

4. 정책적 대응방안

① 제도를 통한 수도권 규제 강화

산지관광특구 제도 시행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속한 수도권 지역은 

제외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산지관광특구 관련 특별법이 추진될 경우 수도권지역은 예외조항을 
통해서 제외될 수 있도록 협의체 차원의 방안 필요

관광호텔 규제 완화시 수도권지역 제외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현행 관광진흥법상 학교 반경 200m 이내에 관광호텔을 세울 수 없도
록 한 규제를 50m이상, 200m 이내 상대정화구역에 객실 100실 이상
인 관광호텔을 별도 심의 없이 건립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추진 중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 허가요건 완화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 카지노 설치요건 완화로 수도권 내 카지노 난립 예상, 제주도를 비
롯한 비수도권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피해 예상

∘ 카지노업의 관리·감독 강화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

② 수도권 관광 규제 완화시 비수도권에 인센티브 제공

영종도 지역 수익금의 일부를 비수도권 관광발전기금으로 활용

∘ 복합리조트·외국인 전용 카지노사업 허가로 약 29조 생산유발효과 예상
∘ 수익금의 일부분을 비수도권 지역의 관광발전기금(안)으로 조성
수도권 지역 관광 개발 및 규제 완화시 비수도권 관광발전기금 부담금 

편성 의무화

∘ 비수도권 관광발전기금 운용 통해 비수도권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활용
관광 지역 등급화를 통해 비수도권 정부 지원

∘ 지역간 관광산업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등급별로 차별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 등급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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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 지역개발 지역개발 부문부문부문

1. 규제 및 법률 현황

① 정책 및 법률 현황

∘ 지역개발과 관련된 법률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도시개발 촉진법」,「수
도권 정비계획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택지개발촉진법」임

② 수도권 규제완화 및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현황과 쟁점사항

∘ (2014. 7) 전경련·경기도 수도권 규제완화 건의
­ 전경력 핵심쟁점 규제완화 사항 :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폐지
­ 경기도/인천 건의 핵심쟁점 규제완화 사항 : 수도권 상생발전기금 조성, 

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 수도권에서 제외
∘ (2014. 5~2015. 2) 1~7차 투자활성화 대책, 규제완화 연관
∘ (2014.12.28.) 민관합동회의, 규제 기요틴과제 153건 검토

­ 수도권 규제관련 과제는 23건에 포함, 추가 논의 필요항목으로 분류
∘ (2015.1.19.) 정부, 수도권 중심 투자활성화 대책마련

­ 총 투자금액 21.9조원 중 15.4조원(70.3%)이 수도권 투자 집중, 비수도
권 지역에는 6.5조원(29.7%) 투자

③ 수도권 신도시 개발 등 규제 관련 현황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 70년대부터 90년대 후반까지 GB지정 후 유지에만 집중, DJ정부에 들어

서면서 중소도시권 해제 등 총 781㎢해제,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민임대
주택, 집단취락 등 총654㎢해제, 이명박정부 보금자리주택 등 해제 총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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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이후 연도별 택지개발현황
­ 진행 중인 곳은 12개 사업지구(개) 10,388천(㎡), 이중 수도권지역은 3

곳으로 전체 진행 사업중 25%의 비율을 보임
­ 준공이 완료 된 곳은 38개 사업지구(개) 48166천(㎡), 이중 수도권 지

역은 14곳으로 전체 준공지역의 50%의 비율을 보임

∘ 전주한미군 공여구역 개발대상지역
­ 경기도에 전체 공여면적의 87%인 210.81㎢가 소재하고 있으며, 이 중 

170.98㎢(전국 반환면적의 96%))가 반환될 예정이고 특별법에 의한 사
업대상지역으로 포함되는 주변지역은 5,028.03㎢임

(단위 : ㎢)

총계(사업대상) 반환공여구역 공여구역 및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개소 면적 개소 면적

경기도 35 5,199.01 35 170.98 2028.03

북부 29 3,390.38 29 143.11 3,247.27

남부 6 1,808.63 6 27.86 1,780,76

<공여구역 및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③ 주요 문제점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지방경제 공동화”와 같음
∘ 중앙정부 주도의 시혜위주 정책
∘ 지역특화전략보다는 지역별 할당식 균형발전의 폐해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간단위의 혼란과 실효성 부족
∘ 새로운 지역불균형 현상에 대한 대응력 부족
∘ 과밀화된 수도권에 국가역량이 집중될 경우 국가경쟁력 약화 우려
∘ 지역불균형 심화
∘ 지방경제 쇠퇴화 가속
∘ 비수도권의 자립적 정주기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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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사업현황 규제 규제위반내용

구리

구리 
월드디
자인센

터

- 2007년 말부터 토평동 일대에 구리 
월드디자인센터 건립 구상, GB 
해제물량 확보(1.690㎢, 50만평)

- ‘구리시의회 상정된 ‘구리월드디자인시
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개발협약서(DA) 
체결 동의안’ 처리를 놓고 새누리당 
시의원의 반대 속에 날치기 통과됨

친수

구역

관련 

특별법

- 국토해양부와 구리시는 관리가 어렵고  
난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수질과 수
변경관 훼손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는 이
유로 친수구역 사업을 합리화

- 국고와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지원되는 상
황에서 구리시의 사업은 이 기금이 지원
되는 운영 목적에 맞지 않음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

- 프리미엄 아울렛 건설(신세계첼시)을 
위한 부지26만5천500㎡를 경기 여주
군으로부터 약 52억3천만 원가량에 
사들이 공사 시작

-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2관은 지난 
2013.10월 기공식을 갖고 공사를 본격
화함

수도권
정비
계획
법

- 2006년 8월 건교부는 프리미엄 아울렛 조
성 사업이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판매 시설
건축의 경우 1만5천㎡를 넘지 못하도록 
한 수정법을 위반한다고 여주군에 통보 

- 수정법위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
자 신세계첼시는 ‘건축주 명의변경’이라
는 편법을 통해 사업을 강행

가평
예술의

축복지구
조성사업

-  '가평 예술의 축복지구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1650억 원을 투자해 경기도 가
평군 설악면에 15만6481㎡ 규모로 건설

- 골프장으로 인해 주민들이 식수로 사
용하는 지하수가 오염되고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다고 호소, 애머슨퍼시픽
은 주민들의 호소를 외면  

수정법
시행령

- 가평군은복지구 사업으로 친환경적인 지역
발전과 경제파급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
지만 실제로는 사업시행자인 에머슨퍼시픽
의 기업의 이익을 위한 특혜 개발 사업으
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발전을 명분으로 
하지만 지역발전과는 거리가 먼 사업으로 
주민들은 이사업에 대해 여전히 반대

: 수도권 관광시설‧투자 규제 위반사례 언론보도 정리

<수도권의 관광시설‧투자 규제완화 사례>

2. 규제로 인한 투자 사례

비수도권의 지역발전 피해사례

지역 사업 사업현황 규제 규제내용

충남

천안

아산

수도권

기업

유치

- 충남 천안·아산, 수도권 기업 유치 급감

· 천안시 경우 2009년(57개)→2013년(1

개)로 나타남

· 아산시의 경우 2011년(10개)→2014년

(1개)로 나타남
수도권

규제

수도권

규제

- 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 및 운영 활성화

- 개발제한구역 해제 단위면적 제한기준 
완화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기준 조정

-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 합리화

-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조기개발

- 한전부지 개발 투자의 조기착공 지원

-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재 및 규제 완화

- 판교창조경제 밸리 조성

충청

수도권

기업

이전

- 2011년부터 45만 7634㎡에 국비와 민자 
등 677억 1900만원을 들어 산업단지 조성

- 산업단지에 금속가공제품제조업과 기계·장
비 제조업을 중심으로 향후 수요에 맞춰 
업종을 다양화시켜 약20~30개 업체를 입
주시킬 방침 

자료 : 비수도권 관광시설‧투자 규제 피해사례 언론보도 정리

<비수도권의 관광시설‧투자 피해 사례>

비수수도권의 지역발전 규제 완화 사례



- 84 -

3. 영향관계 분석

수도권내 도시첨단산업단지, 기업도시 지정 확대

∘ 정성적 영향분석
­ 도시첨단산업단지, 기업도시 등 수도권 기업입지공간 확대로 주력산업 

투자 감소 및 신성장동력 창출 지연 
· 삼성, LG등 대기업들의 수도권 투자 집중 현상 심화
· 2003년부터 수도권 대기업 유치에 따른 삼성, LG가 입주한 구미시 지역을 중
심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사항

· 지역 대기업 투자 위축, 관련기업 이전 본격화될 우려
· 비수도권 국가산업단지내 기업유치 어려움→일자리 부족→청년층 인재 유출→
지역경제 공동화 심화

∘ 정량적 영향분석
­ 도시첨단산업단지, 기억도시 등 수도권 기업인지 면적확대로 인해 경상

북도와 MRO를 통해 지역에 투자하던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투자를 전환
함으로써 발생하는 투자감소액을 산정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MOU를 통해 경상북도에 추자하던 기업들의 연평균 
투자액은 대기업 2조 4,052억원, 중소기업 1조 5,419억원으로 산정

(단위 : 억 원, 명)

분 100%감소 80%감소 60%감소

대기업 24052 19241 14431

중소기업 15419 12335 9251

<인천 항만‧공항 배후지역 공장허용에 따른 전남지역 영향력(피해액)>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등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 정성적 영향분석
­ 자연보전권역의 입지규제 폐지와 관광시설 전면 허용은 수도권으로의 기

업체 및 관광시설의 편중화 초래
· 수도권에 소재한 대기업의 첨단시설 공장의 신·증설 증가 및 관광시설의 수도
권 집중 → 비수도권의 지역경제 침체 및 지역불균형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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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내 기업의 집중으로 인해 전남지역 내 기 조성되었거나 조정 중인 산업
단지 미분양 면적 증가로 기업수요 위축 → 미분양 지역 내 기업 미 유치를 통
한 지역의 경제효과 감소

· 수도권의 비효율적인 난개발 초래 → 국토의 균형발전 저해 및 전국 지역간 산
업구조 편중현상 심화

∘  정량적 영향분석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력은 시나이로별 가정을 통해 추정
·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입지제한 규제 철폐에 따라 기업체의 수도권 집중현상 
발생 및 자연환경 오염은 더욱 심화가 예상됨

· 자연보전권역 내 입지제한으로 비수도권으로 기업이 이전할 수 있는 동기가 유
발 되었으나, 수도권 규제완화로 비수도권의 이전기업 감소로 지역경제 침체

·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 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수요가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되므로 미분양 면적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를 추정하고 비수도권
의 영향력을 분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비수도권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

계산

▶

비수도권

산업단지

면적당

생산액 추정

▶

미분양으로

인한 지역

생산 감소액 추산

(시나리오별 분석)

▶

비수도권

경제파급효과

예측

<그림Ⅶ-1> 비수도권 산업단지 미분양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과정

∘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완화
∘ 주한미군 이전지 및 공여구역주변지역 규제완화 특례조치
∘ 수도권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추진
∘ 개발제한구역 해제확대 및 보전부담금 경감
∘ 산·농지 및 수자원 관련 규제완화 특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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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적 대응방안

①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완화

산단개발 사업 시행자 요건 추가 완화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지자체 허가전담부서 설치 확대

②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 TF팀구성

 모니터링

∘ 정부에서 발표되는 주요 정책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 지역균형발전 협의체 차원에서 모니터링 필요
 대응 TF팀구성

∘ 수용 가능정책과 수용불가 정책을 구분하여 수용가능 정책의 경우, 
TF팀(관련과, 연구원, 관계기관)을 구성하여 대응 방안 및 대응방안 
및 향후계획 모색

③ 지역등급제를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우선 결정의 근거로 활용

지역별로 발전정도에 따라 객관적인 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기초하

여 차등화된 지원정책 추진 필요

∘ EU와 영국에서도 지역등급제를 시행하여 지원근거로 활용하고 있음
지역별 등급자료를 구축하여 지원근거로 활용

∘ 낙후지역 우선의 재원배분에 활용
∘ National Minimum정책을 시행하는 근거자료로 활용
∘ 지역 활성화 지역 선정,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 지역재생사업이나 

마을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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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 상향 조정 및 대규모 투자금액 완화 

보조금 지원은 최고 60억 원 초과할 수 없고, 대규모 투자․이전 시 

7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대규모 투자를 통한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경우 지원한도를 총 투자금액의 최대 10% 이

내로 상향 조정

지원우대지역, 낙후지역의 경우에 투자금액을 800억 원에서 지역개

발지원법상 투자선도지구 지정금액인 500억 원으로 축소 검토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에 역행하는 본 

규제개선에 대해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차원에서 고시철회 촉구에 대

한 공동성명 발표

지역발전위원회 차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 특별분과 신설을 요구

입지 및 설비투자보조 이외에 물류비 보조 등 추가 보조사항을 신

설을 요구

일률적인 보조금 적용이 아닌 산업단지별 특화업종에 따른 차등보

조금 지급규정 신설을 요구

지역차원에서 보조금 수혜기업에 대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

⑤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게 되면 난개발 

등 부작용 우려. 개발총량의 42%를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지자체

장의 인기 영합적 개발로 인한 심각한 국토 훼손을 막을 수 있는 

재량권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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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역차등계수를 적용한 예비타당성 평가

지역발전의 기반을 제공하고 주민 생활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교통

인프라를 포함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건설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일정 수준이상의 사업타당성을 확보해야 함 

예비타당성은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음

예비타당성 조사는 지역별 특성과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성과 

지역개발 효과를 분석하고 있어 인구감소로 인하여 사업편익(수요)

창출이 어려운 비수도권은 사업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총 사업비 규모와 조사방법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등방안을 적용함과 동시에 경제성평가에 지역차등계

수(RFC: Regional Differentiation Factor)를 도입하여 비수도권 지역

의 시설투자 사업타당성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음

⑦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방안 

 현행 기업이전 투자 보전 지원제도

∘ 세제·금융지원만으로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을 인식한 정부에서는 2004년에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을, 2008년
에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을 신설하였고, 이것이 2011년부터 지방투
자촉진보조금 제도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음

 대기업 본사 유치를 위한 지원 방안

∘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은 단순한 생산기능의 이전이 아닌 기획 및 
R&D 등과 같은 기업활동의 핵심기능을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불
리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제도의 틀을 뛰어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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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제도개선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따라서 대기업의 본사 이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지역 

간의 상대적 입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단기
적으로는 지방의 열악한 입지여건으로 인해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들
이 부담하게 되는 추가 비용을 상쇄할 만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음

중앙지원반(산업부)

․ 반장 : 산업기반실장

․ 요청에 의해 수시개최

지방공사

․ 산업단지 공동시행 등

↑↓
문화재발굴기관

․ 문화재 시굴조사

광역지자체 TF팀
유관

기관

투자사 TF팀 → ․ 팀장 : 부 지자체장

․ 추진사항 및 현안사항

등 총괄 추진

→ 한국수자원공사

․ 공장가동에 필요한

인프라 및 일정 등

․ 공업용수 공급
← ←

↑↓
한국전력공사

․ 단지내 전력시설 공급

기초지자체 TF팀

․ 팀장 : 부 지자체장

․ 도로 및 보상 등 추진

․ 산업단지 공동시행 등

지역도시가스(주)

․ LNG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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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Ⅷ      Ⅷ      Ⅷ    지역균형발전 추진과제지역균형발전 추진과제지역균형발전 추진과제

1절 지역균형발전 추진과제

기존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방안

정책과제 주요내용

지역균형정

책

­지역상생발전기금 규모 확대

­수도권 개발이익환수금, 과밀부담금 등을 확대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조성

지역발전등급제

­등급별로 차별화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

­수도권 민간투자 중심, 비수도권 정부 재정사업 중심

­지역균형발전저책과의 연계 강화
­비수도권 지역 우선 도시재생사업 추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소통체계 구축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비수도권 공감대 형성 방안 마련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컨트롤 타워’기능 강화 확대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 제도 마련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 제도를 실시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에 대한 법적 구속력 및 의무적 행위 부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지역균형발전’ 개념 정리, 균형발전 계획 수립 내용 추가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주체에 대한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제시

­생활 기초 인프라 관련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 포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협력 방안

­지방분권을 위한 지자체간 협의회 기능강화

­상생협력 부담금과 조세에 대한 재평가

­수도권의 정책방향과 성장관리게획에 대한 공동연구 수행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
­지방본사 유치(내생적 발전, 선순환경제 구조 구축)

­지역별 숙력기술진흥센터 설립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원활한 소통체계 구축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비수도권 공감대 형성 방안 마련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컨트롤 타워’기능 강화･확대

법·제도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및 대체입법 제정 

시도 저지

­정부∙수도권 의원 중심,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시도 반대입장 

표명(공동성명서 발표)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

­환경∙교통∙재해∙인구 영향평가 수준의 법률로 제정

­균형발전영향평가에 대한 법적 구속력 및 의무적 행위 부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전면 개정
­지역위 광역경제권간의 의견조정 또는 계획을 협의∙조정 역할담당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권한 구체적으로 명시

지역발전위원회 확대∙개편
­‘지역발전위원회’→‘행정위원회’로 확대∙개편

­행정기관적 성격 부여로 법적 구속력 있는 의사결정 및 집행권 행사

지역개발 지원제도 개편
­대규모 개발위주 균형정책의 대안마련
­사회간접자본 투자비의 균형 확보 및 사회적 할인율 차등 적용

재정

비수도권 분권제도 

­지방교부세 교부단체의 ｢지방 소비세｣ 확대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국세 지방세 조정 및 국고보조사업 재편
­자립적 지방화가 가능한 규모로 행정구역 통합 조정
­지방 4단체의 법적 위상 제고

교부단체 ‘지방소비세’ 확대
­지역별 가중치 확대 : 수도권(동일 100%), 비수도권 

광역시(200%→300%), 비수도권 도(300%→500%)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현행 내국세 총책의 19.24%→22% 확대

­교부세 재편 :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균형발전교부세(신설),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지방교부세 추가확충 방안 ­지방교부세에 대한 법정률 인상요구 

지방재정 확충 위한 신 세원 발굴 ­지방 환경세, 신재생 에너지세, 해양심층수, 낙시행위 등 신세원 발굴

<표Ⅷ-1> 기존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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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주요내용

산업

위한 

인센티브 강화

­비수도권 이전 기업 대상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상향 지급

­입지보조금과 설비투자 보조금 대폭 상향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상향조정(수도권 이전기업 대상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 증가 : 현행22%→30%)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대상 완화(기업내 부서 인력 80% 이전 기준 완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 상향 조정(총 투자금액의 최대 10% 

이내로 상향 조정)

비수도권 이전기업 

종사자 주거여건 개선 지원

­사원주택 및 기숙사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입지보조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원

­ 이전기업이 종사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할 경우, 일부 세제 

및 부대비용(취․등록세, 재산세, 부동산 수수료 등)지원

비수도권 이전기업, 수도권 회귀시 

규제제도 마련

­기업 자본금 대비 지원받는 보조금 비율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해당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기업활동을 영위

­ 타 지역으로 이전시, 지원받은 보조금 이상을 부과

투자선도지구 지정시 재량권 도입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선도지구 지정시 낙후도 등을 적용하여 

기업투자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지역 고용창출형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지원

­지역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관련 연구개발 지원

­지역별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집적화 및 네트워킹 강화

­지역비즈니스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수도권 공장 신‧증설에 대한 개발행위 

가이드라인 마련

­수도권 개발행위에 대한 요건강화

­수도권 정비계획 심의위원에 비수도권 출신 위원 배정

­공장 신‧증설 자금 대출을 비수도권지역에 우선 배분

수도권의 본사기능 

지방이전 촉진 지원

­선도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세제 감면, 금융지원, 보조금 지원 등)

­지방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지방의 입지여건 개선 지원)

­대기업 본사 유치를 위한 지원 강화(획기적 지원, 종합지원체계)

연구 거버넌스 체계 구축

­연구개발의 균형분산 정책 시행

­중앙정부 지원하는 연구 거버넌스 체계 마련

­지역 R&D,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견고화

핵심 지역인재 확보 위한 지원 강화

­비수도권에 지역인재 확보 위한 적극적 우대 마련

­비수도권에 지역고용 촉진 정책과 연계한 R&D 인력 확보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가칭)지역별 숙련기술진흥센터 건립·운영

수도권 공장 신‧증설에 대한 개발행위 

가이드라인 마련

­수도권 개발행위에 대한 요건강화

­수도권 정비계획 심의위원에 비수도권 출신 위원 배정

­공장 신‧증설 자금 대출을 비수도권지역에 우선 배분

수도권 유턴기업 재정 지원

­비수도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 확대 

­비수도권 유턴기업 종합지원책(입지시 보조금∙조세감면) 마련

­비수도권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 제공

· (비수도권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7년→10년), 부지 국비지원율(75%→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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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주요내용

산업

유턴기업 재정 지원

­비수도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 확대 

­비수도권 유턴기업 종합지원책(입지시 보조금∙조세감면) 마련

­비수도권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 제공

· (비수도권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7년→10년), 부지 국비지원율(75%→ 90%))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경제자유구역내 국내기업도 공장총량제에 포함하여 지속 관리

­수도권 공장총량제 예외 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 도입

­수도권 공장총량제 규제 대상 면적 및 적용대상 범위 강화

· 대상 면적 기존 환원 : 500㎡ → 200㎡ 재조정

자연보전권역내 공장 신·증설

입지규제 완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보전을 위한 중복규제 강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공업지역 지정요건 강화 및 공장총량제 강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관련 정부차원의 개발행위 가이드라인 필요

수도권내 도시첨단산업단지, 기업도시 

지정 확대

­무분별한 산업단지 확대 반대 → 기존 산업단지부터 체계적 관리 

­제조업 기능의 지방이전 촉진 및 창조산업 육성 

대기업 첨단업종 입주허용 범위

 확대 조성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첨단업종 선정, 차별화된 전략 마련

지역사업육성 및 인재양성 중점 추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식산업진흥원 등 기관 통폐합 운영

­지원서비스의 일원화 및 지역 전략산업 선도산업 육성 위한 

One-Stop 지원 기능 강화

지방 산업인력 및 연구인력 양성·수급 

기관 지방 이양

­지역특성화대학 육성 위한 폴리텍대학 운영권 광역자치단체 이관

­지방대학의 R&D, 산업인력양성 기획·지원

­마이스터교 기능 및 예산 구축

지방과학기술발전 위한 R&D 기획·평가 

기능 지방 이양

­지방대학 교육지원 사업 컨트롤타워 구축 위한 ‘광역 

지방대학발전위원회’ 설치

­지역 R&D 거버넌스체계 일원화 위한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설립

지역상생형 산업단지 조성 ­정주여건을 갖춘 지역상생형 산업단지 조성방식 채택

폐수배출이 적은 도시형공장 입지규제 
완화

­중장기적으로 광역상수원 관리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 요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선
­지역발전위원회 차원의 지방투자촉지보조금 관련 특별분과 신설 요구
­산업단지별 특화업종에 따른 차등보조금 지급규정 신설

특정수질유해물질 규제도입이전 입주공장 
규제수단 마련

­특별대책지역 규제완화에 따른 상수원 영향 검토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
­시도별 도시첨단산단 지정총량제 도입 검토 건의
­수도권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는 개정안 건의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조성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요건 가이드라인 마련 건의

산업단지 내 공장증설 지원
­‘맞춤형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마련(중앙정부 지원 촉구)
­ ‘신규산업단지 타당성조사위원회 신설’ 건의

지역 산학협력사업 재편
­산학연관 협력의 기본 틀 구축(목표설정, 저책 매트릭스 설계)
­창업·신성장 창출에 특화된 전주기적 산학협력 프로그램 구성

핵심 지역인재 확보
­지역대학 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확대
­지역 R&D 인력 공급 인센티브 프로그램 확대와 지방소재 가점 프로그램 도입

지역특화산업 육성 위한 기구설립
­(가칭) 지역별 숙련기술진흥센터 설립
­고용친화적, 숙련 이동성 강조하는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

광역단위의 거버넌스 구축 ­고용과 R&D 역량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지역산업정책 구축

제조업 기능의 지방이전 촉진

­수도권 혼잡세의 강화와 지방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선도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지방에서의 선도적 혁신주체 역할 강화)
­지역전략산업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지방기업의 수축기업화 지원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촉진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위임, 이양
­기업경영 활동과 관련된 행정업무 권한의 수권 능력 배양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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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주요내용

교육

육성 지원
­지역출신 의무고용제 확대

­수도권 대학의 비수도권 이전 시 보조금 지급

공여구역 특별법 개정 ­동법 일부개정안(박수현 의원, ’13.7.) 통과 추진

수도권 대학 신설·이전 규제 완화 ­수도권 전체 대학정원은 동결

대학 총량규제 폐지 ­대학 총량규제는 반드시 유지

공여구역주변지역 규제완화 특례조치
­주한미군 이전지 개발사업은 지역맞춤형 추진전략이 필요

­반환공여구역이나 그 주변지역에 학교의 수도권 이전 사전방지

사회복지시설 재정지원금 국비 지원 ­전국 광역사회복지시설의 전액 국비지원

‘비수도권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 제정
­비수도권 대학육성 위한 고등교육 재정 지원 근거법 제정

­대학에 대한 지원 및 감독 체계 전환(제3의 전문기관)

지방대학 추진 채용 할당제 도입 ­지방이전 공공기관 대상 지역인제 채용 의무할당제 법제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제 육성 정책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교육부의 지방대학 육성방안 ­지방대학 특서오하 및 구조조정 동시 추진

수도권 대학규제 기조 유지 및 수도권 
대학이전 저지

­자연보전권역 내 대학 이전 위한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 저지
­주한미군 공영구역 주변지역 대학이전 신설 추가허용 중단

교육·인제 중심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 ­교육과 인재중심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 필요

혁신대학중심의 지방대학 발전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육성하여 인재중심의 지역균형발전 촉진

지방 인재 채용 확대 ­지역인재 채용 장려(지역인재 채용 비율 35%→50% 상향 조정)

영유아 무상교육비 전액 국가지원
­영유사 보육료 확대지원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완화 대책 수립

­영유아 보육료 지원체계 개선(영유아 뵤육료 부모에게 직접지급)

지역개발

비수도권 주력산업 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 ­토지이용 규제특례, 권한이양 특례 등 폭넓은 제도적 지원책 마련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완화

­수도권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신설 등 관련규제 대폭 완화

­비수도권 계획관리지역내 이전기업의 종합지원책 마련 

­지방으로 유턴기업 정착 보조금 및 조세 감면지원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합의 도출
­국토균형발전의 구조에 대한 합의도출(다핵구조, 자립적경제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해소, 역할 분담 합의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체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체제 전환

­수도권의 성장관리계획 기구 설립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상생협력방안
­지방분권을 위한 지자체간 협의회 기능강화

­상생협력 부담금과 조세에 대한 재평가

초광역권 종합발전계획 추진 ­내륙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상생발전·첨단산업 중심 신성장동력 육성)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확대
­농업보조정책을 허용대상 보조로 변경

­최소허용보조, 감축보조 상한을 활용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증축 규제완화
­수혜지역 분석을 통해 규제개선 효과가 일부 지역에 국한되므로 
지역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근거 마련

지역 융합클러스터 형성 촉진
­부문별 클서스터 프로그램 정책 실시
­지역 내 지역 간 클러스터 방식의 지원 프로그램 도입

지역 창조산업 육성
­지역 차원의 창조경제 구현 방안 강구
­중부권,호남권,영남권 3극 문화·관광 공동체 구축 추진

지역 과학기술 기반 확충
­연구개발 중간조직 활성화와 이를 통한 연구개발 풍토 조성
­지역의 지식생태계 발전을 위한 지식창조융합기금 조성·운영

지역재생사업 추진
­지역균형발전저책과의 연계 강화
­비수도권 지역 우선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방분권 확대를 통한 지역발전 기반 확충
­자립적 지방화가 가능한 규모로 행정구역 통합 조정
­지방 4단체의 법적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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